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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위기: ‘부자 감세’에 발목 잡히다.

얼마 전에 끝난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정희 의원이 "통계

를 보면 감세효과의 70퍼센트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간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얘기는 잘못된 것인데 바로잡을 수 있겠냐"고 묻자, 정운찬 후보자는 "통계를 잘 살

펴보고 고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지난 9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안)을 보니, 통계를 고쳐서 ‘부

자감세’를 인정만 한다고 말 일이 아닌 듯싶다. 이른바 ‘부자 감세’가 만들어 놓은 

재정 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부자감세 자체를 중단시키지 않는 한 

앞으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볼 도리가 없다.

지난 9월 28일 기획재정부가 2010년 예산안을 발표하자 야당과 시민사회노동단체

들의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경제위기와 금융부실을 막기 위한 국가의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까지 90조 원에 달하는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부자감세를 밀어붙여 내년 국가채무가 4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

다. 300조원에서 400조원으로 공식적인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데 불과 2년밖에 걸

리지 않는 등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가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

다.

한편 국가채무의 범위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OECD 기준에 따라 현재 

공식적인 국가채무에 정부의 보증채무와 공기업 부채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지적대로라면 광의의 국가채무는 1400조가 이미 넘어

선 상태이다.

정부도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축소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0년 예산안을 보면, 지출은 2009년 예산(추경 기준)에 비해 10조 원을 감축하

고 수입 측면에서는 8조 원을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내년 관리대상

수지 적자는 올해의 51조에서 32조 원 규모로 하락한다. 적자가 계속되는 탓에 국

가채무의 증가를 막을 수는 없으나, 일단 속도를 완화시켜 2013~2014년에는 균형

재정에 도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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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예산(추경 기준) ‘10 예산(안)

▪ 관리대상수지1) △51.0 △32.0

   (GDP 대비, 퍼센트) (△5.0) (△2.9)
▪ 국가채무 366.0 407.1

   (GDP 대비, 퍼센트) (35.6) (36.9)
▪ 일반회계 국채 35.5 30.9

  * 실질성장률 △2.0퍼센트 4.0퍼센트

표 1. 정부 2010년 예산(안)

(조 원)

* 주: 1)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사학,고용,산재)과 공적자금상환소요(‘03

년~’06년간 총 49조원 지출)를 제외한 수지

** 자료: 1. 기획재정부, 2009년 9월 28일, “2010년 예산.기금안 주요 내용” 보도자료 2.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그러나 이런 계획이 제대로 실현될 지는 지극히 회의적이다. 계획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5퍼센트 의 실질 경제성장을 달성해야 하는데 세계 경제가 침체된 마당에 지

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국세 징수 실적을 보면 연말까지 

예산에 맞출 수 있을지 부터 걱정스럽다. 2009년 추경예산이 목표로 하는 총국세 

징수는 164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2퍼센트 낮추었으나 실제 걷힌 돈은 13퍼센트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세 목 08년 실적 09년 예산 증감율 08.5월 09.5월
국세청 
소관 

5월실적

 총 국 세 1,673,060 1,640,017 △2.0% 813,145 707,544 △13.0%

주

요

세

목

소득세 363,551 362,553 △0.3% 172,237 146,263 △15.1%

법인세 391,545 322,270 △17.7% 234,522 179,424 △23.5%

부가가치세 438,198 456,369 4.1% 207,687 193,488 △6.8%

기타세목 479,766 498,825 3.9% 198,699 188,369 △5.2%

표 2. 2009년도 세수 실적 현황

* 자료: 백재현 의원실. 2009. 9. 7, “국세청 2008 회계연도 결산 심의 질의서”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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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부족한 세수 눈가림해 주기

2010년 예산안에서 주목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세외수입이다. 중앙정부의 세외수입

이라 함은 조세와 국채를 제외한 수입을 말한다. 각종 공과금이나 수수료가 대표적

이며 국유재산의 매각이나 지분배당금 등이 속하기도 한다. 2010년 예산안에서 수

입항목별 증가율을 확인해 보면 세외수입의 증가율이 월등히 높다. 이는 정부가 부

족한 세수를 세외수입 등을 통해 감당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09 (추경)

(A)

’10안

(B)
'09 대비 증감(율)

(B-A)

◇ 총수입* 279.8 287.8 8.0 (2.9퍼센트)

 ㅇ 예 산 185.7 191.9 6.2 (3.3퍼센트)

   - 국 세 164.0 168.6 4.6 (2.8퍼센트)

   - 세외수입 21.7 23.3 1.6 (7.4퍼센트)

 ㅇ 기 금 94.1 95.9 1.8 (1.9퍼센트)

표 3. 2010년 국가예산 수입안

* 자료: 이용섭 의원, 보도자료

1990년대 이후 세외수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아래 그림을 보자. 그

림은 경상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자본수지를 제외한 수지. 자본수지의 규모가 작아 

사실상 통합재정수지라 보아도 무방)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항목의 비중을 나타낸 것

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조세수입의 비중이 급격히 하락하고 세외수입과 사회보

장기여금의 비중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세

외수입의 속도가 주목할 만하다.

 



2010년 예산안: ‘세외수입’에 숨은 민영화 계획

- 4 -

그림 1. 조세수입의 비중 추이

 

그림 2. 세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 추이

* 자료: 통계청 KOSIS DB

민영화: ‘세외수입’ 증대의 원천

세외수입이 이토록 빠르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정부가 국유자산 매각,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지분 매각을 강력하게 시행해 왔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시절 

조세수입의 비중 하락이 정체되고 세외수입 비중도 잠시 주춤한 것도 당시 매각을 

통한 민영화가 소강상태였기 때문이다.

2010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세외수입을 늘리고자 하는 계획

이 분명히 들어 있다. 아래 표는 이번 예산안의 세외수입만을 놓고 내역을 따져 본 

것이다. 여기에 기업은행 민영화 1조 3000억 원, 인천공항공사 6000억 원의 주식 

매각 대금을 상정해 놓고 있다. 세외수입 증가분의 대부분을 공기업 민영화 매각대

금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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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10년 예산안 세외수입 현황

* 자료: 아시아 경제, 2009년 9월 28일자 보도

기업은행 주식 매각의 경우 산업은행, 우리은행 등의 금융기관 민영화 일환으로 추

진되어 왔다. 2009년 예산안에도 이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전반적인 경제위기 

상황과 민영화 준비의 미흡으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실패한 기업은

행 민영화를 내년에도 계속 추진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민영화 근거가 희박하고 반대 여론이 높아 정부가 민영화를 

본격 추진하지는 못해 왔다. 정부는 49퍼센트의 지분만을 매각하는 것이므로 민영

화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선회한 바 있는데, 2010년 예산안에 이 내용이 담긴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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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여전히 살아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첫 해인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이름으

로 민영화 계획을 발표해 왔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9개 기관은 올해 매각이 확

정되었고 8개 기관은 2010년 이후 매각키로 했으며 금융기관은 매각일정을 수립 

중에 있다. (아래 표 참조)

표 5. 민영화 추진 현황(‘09. 7. 31 기준)

  

* 자료: 기획재정부 민영화과,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현황 점검”, 200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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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세외수입’의 증가, GDP 규모의 증가, 공식 부채의 감소 등 수치상으로 

정부에 유리한 각종 지표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수치들은 정부가 국가 재정의 

위기를 축소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다. 이미 정부는 ‘꼼수’라 할 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은가? ‘민영화를 통한 세외수입 확대’와 더불어 ‘예산 조기 집행 (이른바 끌

어당기기)’, ‘국책사업의 부담을 공기업에 전가(수공에의 4대강 사업비 전가)’가 대

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민영화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는 계속 될 것이 확실하다. 공

공기관을 민영화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부담, 고용 갈등 부담, 국부 유출 논란 등

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다. 금융기관 민영화는 신자유주의 금융화의 길을 

밟게 된다는 것이며 이는 현재 세계 경제가 안고 있는 금융불안의 위험을 가중시키

는 것이다.

 


